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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미래 환경과 한국대학의 과제
1)

배상훈(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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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2)

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 대학등록금 자율화와 장학금 확대

우리의 미래혁신을 책임질 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각종 국제적 대학평가에서
도 우리 대학은 중국, 일본에 비해 상위권 대학의 수가 크게 부족하다. 대학경쟁력 약화의 원인
은 크게 세 가지이다: 대학의 열악한 재정,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 혁신 없이 안주하는 대학이다.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일단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II를 지원 
받지 못해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되어 왔다. 이는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로 나타난다. 빈약한 
재정으론 대학의 희망이 없고 우리의 미래도 없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도 같이 확대하여 기회
형평성도 챙기자. 그간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서 등록금을 동결한 것은 인기영합 정책이었다. 등
록금과 장학금을 같이 올리면 국민의 정책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등록금 자율화의 혜택은 수
도권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장학금은 지역을 차등하여 지원하자. 장학금의 대표 형태인 학생직접 지원형의 경우 8분
위까지만 지급하며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 차등을 두고 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졸
업생이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할 때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다. 국가장학금 
전반적으로 지방대학 우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학금제도가 지방대학 살리기 및 균형발
전과 연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소재지에 따라 3유형으로 분류하여 수도권 대학에는 7
분위까지, 중부권(충청, 강원)에는 8분위까지, 영호남권에는 9분위까지 지원하는 것이 한 예이다.  
장학금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등록금 자유화로 덕을 보는 수도권 대학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jinparkin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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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학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확대를 대학의 자체혁신 노력에 연계하자. 학과통폐합, 학과
간 정원조정, 교수평가 강화, 호봉제 폐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만 이 선물을 주는 것으
로 하자. 장학금 재원은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축소로 조달하면 된다. 지금은 교육부가 등
록금을 통제하면서 지원사업으로 대학을 구제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부 의존은 커간다. 
국가의 대학지원은 장학금과 R&D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자율성과 옥석가리기가 
진전된다. 이상의 방식을 구현할 경우 대학경쟁력을 옥죄는 열악한 재정, 교육부 통제, 자체 혁신
부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정부R&D는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의 국가연구개발을 연구수행 주체별로 볼 때 기업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우리의 대기업
의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한 결과이다. 문제는 대학이 연구원 비중에선 19%이나 연구개발비 비중
은 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민간자금을 빼고 정부지원 예산만을 기준으로 보아도 공공연구기관(40.7%), 기업(27.8%), 대학
(24.3%) 순으로 배분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의 공공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출연연, 부처직할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구성된다. (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
고서) 

 
연구개발 단계로 보면 실용성이 높은 개발연구가 압도적인데 이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대체로 대학은 기초연구에, 공공연구기관은 응용연구에, 기업은 개발연구에 적합하다. 문제는 정
부예산도 개발연구(46.8%)에 압도적으로 몰리고 기초연구(28.0%)와 응용연구(25.2%)는 후순위라
는 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자원배분은 추격시대에는 일리가 있었으나 선도시대엔 적절치 않
다. 기업지원은 일자리창출이라는 단기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많다. 정부의 R&D지원은 기초연구와 대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이 혁신의 중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에는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몰
려 있다. 또한 학위(degree)를 받기 위한 대학원생과 정년보장((tenure)을 받기 위한 신참 교수
들의 연구열의는 매우 높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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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KIST 등 공공연구기관은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 요람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우리 공공연
구기관의 보수는 기업에 비해 낮고 과기부의 각종 간섭에 묶여 있어 자율성은 대학에 비해 낮다. 
당연히 기회만 있으면 이직하고자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높게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
다.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연구기관을 규제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어 구조조
정은 외면한다. 또 과기부는 교육부 소관인 대학지원에 관심이 적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과기
부와 교육부를 통합하기도 했었다. 부처 통합까지는 필요 없으나 NST와 소속 출연연을 과기부에
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출연연은 대규모 융합연구 등 핵심역량에 집중해야 한
다. 

3. 지방대학은 거점을 중심으로

교육부는 2018~2022년의 5년 동안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펼쳤다. 5년간 6,792억원의 예산을 
썼다. 2022년 7월 교육부는 학생1인당 교육비, 인문자연계열 정원 등 교육부가 재정과 규제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며 국립대학 육성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은 최근 향상되었는가? 특히 지방에서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할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는가? 

10개 거점국립대학교 중 서울대학을 제외한 강원, 경북, 경상,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대학의 경쟁력 추이를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결과를 통해 알아 보았다.  2015년과 2021년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 중 제주대를 제외한 8
개 대학의 순위가 모두 하락하였다. 

교육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투입보다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물론 지방국립대의 어려움은 수도권 집중의 결과로서 교육부의 힘만으론 해결하기 어렵
다. 그러나 대학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 38개 모든 국립대가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한정된 재원을 지방거점대학에 집중 지원해야 그나마 수
도권 대학과 경쟁해 볼 수 있다. 지방대 육성사업은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대신 
이들 거점 대학에게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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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과 2021년의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순위 비교 (중앙일보 대학평가) >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경상대

2015년 순위 12 15 16 20 18 22 29 34 31
2021년 순위 15 19 20 21 26 29 29 36 38

 
4. 미래대학의 모습

기업의 채용방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보통 3월과 9월의 대규모 공채가 중심이었다. 그러
나 대기업은 공채를 줄이면서 수시채용을 늘리고 있다. 수시채용은 구체적인 직무에 신속하게 전
문 인력을 충원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파악이 쉽지 않다 보니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공채에서는 일반적인 역량을 측정하여 선발하였으나 수시채용에서
는 특정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게 된다. 

예컨대 대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제시하는 역량을 키워 
주고 있는가? 우리의 대학의 전공별 학과 구분은 대체로 24개 산업별 역량(세분류 1093개)을 따
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전공을 이수했다고 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전공분야의 과목 역시 기업의 요구에 맞도록 개편되어 한다.

대학의 교양과정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NSC의 10대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대학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
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앞으로 대학의 교양과정은 이러한 직업기
초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학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A대학의 B전공 졸업생이라는 간판과 성적증명서가 개인
의 역량을 표현하는 정보이다. 미래의 대학은 학생의 역량을 키워 주는 곳을 넘어 그 역량을 측
정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위의 10대 직업기초능력은 시험 등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개
인의 역량측정에 비용을 쓸 수 있는 곳은 일부 대기업 외에는 없다. 따라서 미래의 대학은 어떻
게 개인의 역량을 측정할 것인지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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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이후 전략*

2)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수)**

Ⅰ. 서론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요구에 따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수단의 일환으로 2023
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고특회계는 고
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로 그 간 논의된 새로운 법정 재원 구성에 대한 제한적 합의와 
기존 법정 재원의 일부를 고등교육과 연동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원세림 외, 
2022). 

고특회계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있기는 하지만, 2025년 
말까지 3년이라는 존속기한을 두고 운영되는 재원 확보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단기간의 특별회계 운영만으로는 장기간 동결된 등록금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악화된 고등교
육기관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
원체계(이하 RISE) 개편, 신기술·신산업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과 같이 정부의 고등교육 개
혁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현행 고특회계의 설치·운영과 규모 측면에서도 쟁점이 있다. 고특회계를 구성하는 재원과 
지원 사업의 범위 측면에서 세입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기존 사업비를 이관시키는 문제와 
타 부처 예산 및 기존 사업 이관의 타당성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남수경, 2023; 남수경 외, 
2023). 같은 맥락에서 고특회계 도입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재정 확보 목표로 언급된 OECD 평균
(GDP 1.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부풀리기식 재정 확보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
다. 구체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충 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국가장학금 
및 타 부처 사업비 등이 고특회계에 포함되어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남

   *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NRF-2021S1A5C2A03097664), 남수경 
외(20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기반의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beableto@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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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2023). 제도 유지 측면에서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과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관련된 법적 기
반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고특회계의 쟁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교육위원회
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연계 장기적 차원의 투자 계획 요구, 「고등교육법」제7
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에서 규정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2025~2029)」의 수립 등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시기와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고특회계를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다
양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원인 교육세를 중심
으로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국가재정운영계획지원단, 2021; 김병주, 
2022; 서영인 외, 2020; 이영 외, 2023; 하연섭, 2022), 고특회계의 유지 또는 존속기한 도래 
이후의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제한적이다. 예컨대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 그 밖의 수입원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또는 교육투자의 외부성을 전제로 국가, 지
자체, 민간기업 등 재원 부담 주체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5년 고특회계의 존속기한 도래를 염두에 두고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 정
부승인통계를 바탕으로 연도별 교육세 및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 등을 제시하고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전후 재정 지원 규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 정책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고특회계의 설치 배경과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고특회계 관련 유관 법률 및 국회 발의 법안 등
을 토대로 고특회계의 설치 및 운영, 규모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였다. 셋째,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고특회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발표 보도자료, 「국가재정법」, 
「고등교육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고특
회계 기반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이를 위한 법적 기반 개선 방안,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
앙·지방정부, 민간 등 재원 분담 주체별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배경과 운영 성과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과 설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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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특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이전함으로써 2009년 이후 
대학 등록금 규제정책으로 악화된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따른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지
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 방안이라는 특징이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고특회계의 설치 경과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2022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고특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세 재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교육세법 상 교육세 활용의 목적을 ‘교육의 질적 향
상 도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일반회계로 지원되
는 기존 사업 자금 이관 외에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추가로 확보하여 고특회계 재원을 구성하
였다. 2022년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고특회계가 설치
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기 주요 내용

2022.07.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추진방향 발표(교육세 활용)

2022.0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칭) 신설 추진 계획(안) 발표 
2022.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안 발의(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2.09.
~2022.11.

∙정책토론회 및 포럼 등 지속적 의견수렴
 - (2022.09.07.) 교육부-기재부 합동 토론회
 - (2022.10.28.)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포럼
 - (2022.11.04.)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 등

2022.1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특별회계 설치

<표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주요 경과

고특회계 설치 과정에서 특히 고특회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초 교육세
(’22년 12월 징수액 기준 5.1조 원) 가운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전출분(’22년 
기준 1.7조 원)을 제외한 전액을 고특회계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반발 등으
로 절반 수준인 1.5조 원 규모로 고특회계 세입액이 결정되었다. 세입액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
별회계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를 위해 지원되며, 크게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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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재 및 지방대학 육성 분야로 구분된다. 
2023년과 2024년 고특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및 국가 인재 양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및 지역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2024년 정부안 기준 15.4조 원 규모를 지원하며, 2023년 대비 5.8조 원 확대되었다. 구체적으
로 교육세 지원분 2.2조 원, 일반회계 전입 13.1조 원, 기타 경상이전 수입 등으로 구분되며, 대
학의 자율 혁신 2.4조 원, 학비부담 완화 및 첨단분야 인재 양성 6.1조 원, 대학 교육·연구여건 
개선 2.4조 원, 기타 4.5조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4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예산이 포함되고 타 
부처 예산이 확대되며 고특회계 총 규모가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자료: 교육부(2023a).

다만 현행 고특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과 고특회계 규모 등과 관련하
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현행 고특회계에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
다는 점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합목적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표 3> 참고). 또한 순증 등 
재정 지원 규모의 실질적인 확대가 아닌 여러 사업을 포괄하며 외형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명료한 기준을 통해 교육부 외 타 부처의 재정지원사업을 포
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김민희 외, 2024; 남수경 외, 2024). 

구분 ’23년 ’24년 정부안

세입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② 일반회계 전입 : 8.22조원
(기존사업 이관 8.02조원)

(15.35조원)
① 교육세 전입 : 2.24조원(+0.72조)
② 일반회계 전입 : 13.06조원(+4.84조)
③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 0.05조원 

세출
(9.74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9.38조원 
② 타 회계에서 이관 : 0.36조원

(15.35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4.86조원(+5.48조)
② 타 회계에서 이관 : 0.49조원(+0.13조)

<표 2> 2023·2024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 비교

구분 사업명

글로컬 대학 지원 등 

대학의 자율 혁신

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전문대학혁신지원(Ⅰ유형), 국립대학육성사

업, 지방대활성화, 지방전문대활성화

대학생에 대한 학비 

부담완화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표 3> 2024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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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전후 고등교육재정 규모 변화

 고특회계 도입 전후 비교를 위해 정부의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확인하면 <표 4>, <표 
5>와 같다. 고등교육 예산 규모는 2012년 약 6.1조 원에서 2024년 약 14.7조 원으로 142%(약 
8.6조 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를, 총 교육예산의 1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14년을 기점으로 2.4%에서 2022년 1.8%까지 감소하다가, 고특회계 설치 시
점인 2023년을 기점으로 2.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23a). 2023 주요 재정통계.,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2024.01.15.일자)., 기획재정
부(2024).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고등교육 예산은 크게 장학제도 기반 조성, 국립대학 경상비 등 운영비 지원, 대학 역량 강화, 
학술 연구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장학제도 기반 조성 예산은 2024년부
터 고특회계로 편성되고 있다. 약 5.1조 원 규모로, 2021년까지 약 4.1조 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약 4.9조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 45.3
(14.0)

48.5
(14.4)

50.5
(14.5)

52.5
(14.1)

55.4
(14.4)

59.2
(14.6)

64.3
(14.8)

70.5
(14.5)

70.9
(12.9)

77.4
(12.9)

94.2
(13.8)

96.3
(15.1)

89.8
(13.7)

고등 6.1
(1.9)

7.3
(2.2)

8.7
(2.5)

9.1
(2.4)

9.3
(2.4)

9.5
(2.3)

9.7
(2.2)

10.1
(2.1)

10.9
(2.0)

11.1
(1.8)

12.1
(1.8)

14.0
(2.2)

14.7
(2.2)

정부
총지출

323.3
(100.0)

337.7
(100.0)

347.9
(100.0)

372.0
(100.0)

384.9
(100.0)

406.6
(100.0)

434.1
(100.0)

485.1
(100.0)

549.9
(100.0)

601.0
(100.0)

682.4
(100.0)

638.7
(100.0)

656.6
(100.0)

<표 4> 연도별 정부 총지출 및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 규모
(단위: 조 원, %)

구분 사업명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마이스터대지원, 대학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국립대병원 지

원,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기타  타부처 사업(고용부,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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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운영 지원은 2024년 약 5.0조 원 규모로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 및 국
립대학 육성사업 등의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과 국립대학 시설확충, 서울대 및 인천대 등의 국립
대학법인 운영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2012년 기준 약 2.2조 원에서 2024년 약 5.0조 원으로 
2.8조 원(124.7%) 증가하였다. 

대학 역량 강화 예산은 2024년 기준 총 3.3조 원 규모로 2022년부터 대학교육 역량 강화와 
대학자율 역량 강화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다. 대학교육 역량 강화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5천
억 원 규모로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등을, 대학자율 역량 강화
는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예산 1.0조 원과 RISE 구축을 위한 1.2조 원, 4단계 두
뇌한국21 사업 약 5.2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학 역량 강화 예산은 2019년 대학 출연 지원
금의 이관으로 인한 감소분을 제외하고 2022년까지 2조 원 내외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재정지원
사업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2023년 기준 약 2.7조 원, 2024년 기준 약 3.3조 원으로 증가하였
다. 

학술연구 역량 강화 부문의 예산은 2024년 기준 약 9.6천 억 원으로 연도별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1조 원 미만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R&D) 등을 지원하는 인문사
회학술연구 조성 사업 약 3.2천억 원과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중심의 이공학학술연구조
성 약 5.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고특회계 도입 및 운영 이후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비 등이 증액되며 
영역별 재정지원 규모도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인 국
가장학금이나 국립대학 운영 지원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자율 혁신과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2024년 기준 약 29.2% 수준)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장학제도 
기반조성

19,319
(31.9)

28,770
(39.5)

37,754
(43.2)

41,205
(45.3)

40,374
(43.5)

41,308
(43.7)

42,138
(43.5)

41,330
(40.8)

41,808
(38.3)

41,919
(37.9)

48,581
(40.2)

48,882
(35.7)

50,878
(34.7)

국립대학 
운영지원

22,208
(36.7)

24,143
(33.1)

23,593
(27.0)

22,831
(25.1)

23,010
(24.8)

24,440
(25.9)

25,144
(25.9)

32,857
(32.4)

34,707
(31.8)

37,230
(33.6)

38,455
(31.8)

47,662
(34.8)

49,906
(34.0)

대학
역량강화*

13,815
(22.8)

14,988
(20.6)

17,429
(19.9)

16,041
(17.6)

18,874
(20.4)

18,254
(19.3)

18,772
(19.4)

14,190
(14.0)

19,522
(17.9)

18,897
(17.1)

5,117
(4.2)

6,169
(4.5)

4,969
(3.4)

15,431
(12.8)

20,796
(15.2)

28,265
(19.3)

<표 5> 교육부 고등교육 부문 영역별 재정지원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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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 

그동안 대학재정은 법정재원 대신 국가예산 편성과정을 통해 사업비 형태로 확보되어 왔다. 이
는 국가재정여건의 변화나 정치적 논리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내 교육부 전체 지출 한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 총량 규
모의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장학금 신설을 계기로 고등교육예산 
총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고등교육투자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고특회계의 설치는 고등교육재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정재원을 확보하고 정부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예산배분의 측면에서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특별회계 증액분을 확보했다는 점, 지원이 미진했던 
지방대, 학문후속세대, 국립대 노후설비 등에 투자하며 교육·연구여건을 개선한 점, 대학의 혁신
을 위한 성장동력과 첨단분야 등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
학 및 지역 단위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 성과 관리의 기반이 마련되
었다는 특징이 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술연구 
역량강화

3,158
(5.2)

3,098
(4.3)

6,672
(7.6)

6,782
(7.5)

6,878
(7.4)

7,287
(7.7)

7,841
(8.1)

9,046
(8.9)

8,993
(8.2)

9,626
(8.7)

9,382
(7.8)

9,844
(7.2)

9,643
(6.6)

기타 2,051
(3.4)

1,840
(2.5)

1,991
 (2.3)

4,074
(4.5)

3,576
(3.9)

3,245
(3.4) 

3,083
(3.2) 

3,981
(3.9) 

4,112
(3.8)

3,071
(2.8)

3,928
(3.2)

3,692
(2.7)

3,052
(2.1)

합계 60,551
(100.0)

72,839
(100.0)

87,439
(100.0)

90,933
(100.0)

92,712
(100.0)

94,534
(100.0)

96,978
(100.0)

101,404
(100.0)

109,142
(100.0)

110,743
(100.0)

120,894
(100.0)

137,045
(100.0)

146,713
(100.0)

  주: 1. 2012년도~2021년도의 경우 결산 기준, 2022~2024년도 본예산 기준임
     2. 2022년부터 대학교육 역량강화와 대학자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분리됨.
     3.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교육부 발표 예산안과 차이 있

음.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23a). 2023 주요 재정통계.,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2024.01.15.일자)., 기획재정

부(2024).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구분 내용

예산 
배분

[전략적 투자 계획 및 지속적 투자 기반 마련]
 대학의 자율혁신 촉진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확대(교당 평균 국립·사립대 40%, 

전문대 41.2% 증가)

<표 6>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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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2023a). 

Ⅲ.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쟁점 

가. 특별회계 재원 구성 및 지원 사업 범위 
고특회계 설치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의 한시성이라는 한계와 고특회계 재원의 안정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쟁점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신규 세입 재
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다.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은 GDP 대비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원 확
보의 안정성, 즉 일정기간 일정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예측도가 낮다. 

예컨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최소한의 지원 약정 금액을 규정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특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는 유･보통합 등으로 
유아교육재정 소요규모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3년 일반회계에
서 추가적으로 지원된 0.2조 원의 경우 신규 또는 증액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서 안정성이 낮은 재원으로 볼 수 있다. 

구분 내용

 지역위기 극복,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지원(지방대학 활성화 사
업 신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플랫폼 확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대상 및 금액 확대)

 미래를 선도할 첨단분야 인재 육성(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신설, BK21사
업 연구장학금 증액, 연구장려금 신설)

 교육·연구여건 개선 및 기초학문 지원(국립대 노후시설 보수, 실험실습기자재 확
충, 인문·사회 기초연구 및 이공학 학술연구 지원 사업 확대 등)

예산 
집행

[대학 및 지역 단위의 집행 자율성 확대]
 일반재정지원사업 인건비·경상비 편성 허용(사업비 총액 일정 한도 내 인건비, 

경상비 집행 가능)
 RISE 시범 실시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추진

성과 
관리

[고등·평생교육 투자에 대한 종합적 성과 관리 및 전략적 조정 기반 마련]
 고용부,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등 타부처 사업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이

관으로 범부처 차원의 성과관리 및 조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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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사업비의 고특회계 이전의 타당성 문제가 있다. 2023년 특별회계 세출 기준 일반
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 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
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사업(학자금 지원분 
등 제외), 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및 서울대・인천대 운영지원 사업 등 7.7조 원과 고용
노동부에서 이관된 0.32조 원을 포함한다. 

범정부 차원의 고등･평생교육 분야 사업을 포괄하는 동시에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등 다양한 
사업을 과다하게 담는 것은 특별회계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즉 특별회계제
도 자체의 운영 취지보다는 고등교육재정 확보 목표인 OECD 국가 평균의 고등교육 공적 재원 
수준(GDP 1.1%)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풀리기식 재정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셋째, 타 부처의 평생·고등교육 관련 재정의 고특회계 이전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사업을 특별회계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 어느 범위까지 고특회계에 담는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재정 확충 목표 측면에서 부처 사업 가운데 어느 범위
까지 고특회계로 이전하여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타 부처 사
업 중 고등교육기관 및 학습자 대상 인재양성사업은 고특회계로, 그 외 부처별 목적형 R&D 사
업은 부처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안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증액분으로 편성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범주에 따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대학 
사업과 국가장학금 사업 등 범위에 대한 구분이 요구된다. 즉, 고특회계 포함 사업에 대한 기준
을 제시하고 향후 타 부처의 고등교육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이관할 경우 제도조정위원회 등을 통
해서 교육부와 조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특별회계 설치 요건과 지속 가능성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특별회계 설치 요건의 취지를 고려하면 고특회계의 설치 목적은 타당하다. 다만 
현재의 고특회계가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특별회계 형태로 고등·평
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컨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의 경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며, 법인세 중 약 2조 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학균형발전사업 수행’, ‘지역 인재양
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 수행’, ‘신기술 분야 등 인재양성 사업 수행’ 등의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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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특별회계법안을 검토한 기획재정부는 이미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특정 회계를 통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 신설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승재, 2021). 
또한 특별회계 설치를 고려하더라도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여부 및 소요 재원 등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 이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개편 등 전체 교육 분야의 
재원 배분 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목적과 세출 내용이 현행 
고특회계와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국가장학금 및 한국장학재
단 출연금 등 학비부담 완화 재원까지 포함하고 있어(교육부, 2023b),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부정적 견해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도 적용될 우
려를 안고 있다.

현행 고특회계는 핵심 사업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고등교육 관련 사업들을 망라하
고 있다. 현재 고특회계 세입 중 특별한 세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
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서울특별시의회, 2023). 고특회계가 3년 한시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향후 특별회계 설치 요건에 대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 

다. 고등교육재정 확보 목표 및 특별회계 등에 대한 법적 기반 검토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 국가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
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1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
본계획과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신설에 맞추어 2022년 
2월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제4조의2 개정, 제4조의3 및 제4조의5 신설),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등을 구체화ㆍ명료화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투자 목표나 방향, 확보된 고등교육재정의 배분 방향이나 주요 과제 및 사업 등
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고등교육재정의 확보 방법이나 규
모, 중ㆍ장기 확보 계획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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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년~2024년)｣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고등교육 재정지원 주요 성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추진 전략과 과제 등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추진”이라는 방
향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규모나 중장기적 계획, 특별회계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교육부, 2019).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지원 관련 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에 관한 쟁점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증감에 따른 재원 규모의 변동성  
고특회계는 특별회계 특성 상 기간과 규모 면에서 안정적ㆍ장기적으로 재원 확보 예측을 기대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023년 대학 총장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고특회계 설치는 큰 성과
이지만 3년 한시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 이상 고등교육예산 지원 확대 등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대학교육협의회, 2023).

현행 고특회계는 당해연도 국세 교육세 세입액 중 유특회계로의 전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특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특회계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불안정성과 함께 교육세 세
입액의 변동으로 인해 매년 고특회계 전입 규모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기획
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예측 오차와 매년 상이한 교
부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표 7> 참고).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0 예측 55.3 53.3 56.1 60.2 63.2
2021 예측 53.2 64.3 68.6 71.5 74.5
2022 예측 65.0 77.2 80.9 86.5 90.6
2023 예측 75.7 68.8 75.0 83.4 87.6

<표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과 실제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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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한국재정정보원(각 연도). 재정통계 BRIEF.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확정 보도자료. 

또한 교육세 세입액은 연간 약 5조 원 규모이나, 교육세 자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내·외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나 개별소비세액, 주세
액 등의 세액을 과제표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매년 세입액에 변동폭이 발생한다(윤홍주, 2023). 
실제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의 교육세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예산액(4조 7,022억 원)은 
가장 규모가 컸던 2011년(5조 3,066억 원)에 비해 6천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예산액과 결산
액 간 차이도 최대 3,479억 원까지 나타났다.

자료: 채수근(2022),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2024.07.15.일자).

더욱이 지방교육세 가운데 담배소비세액분 전출 특례 조항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
라서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3) 2022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세 가
운데 담배소비세분은 1.64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3년 교부금 재원으로부터 고특회계로 전
입금(약 1.52조 원)보다 큰 액수이다. 더욱이 지방교육세 총액에서 담배소비세분이 차지하는 비
중은 21∼22%로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지방교육
세 담배소비세 감소분에 대해서 교부금 내에서 보전장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교부금 재원의 일부
를 공유하는 고특회계 세입원의 지속적 유지는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방세법｣제151조(과제표준과 세율) 제1항 지방교육세의 세액에 대해서 제4호에서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으로 규정. 다만 [법률 제10221호(2010.3.31.)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안)
예산액(a) 52,478 48,648 50,416 53066 47,266 47,022
결산액(b) 50,987 51,111 46,937 51,039 46,000 -
차이(b-a) -1,491 2,463 -3,479 -2,027 -1,266

<표 8> 국세 교육세 예ㆍ결산 차이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교부금(본예산) 55.4 53.2 65.1 75.8 68.9
교부금(결산) 53.5 59.6 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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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특별회계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 
고특회계 설치시 교육세법상 교육세 활용 목적을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나, 지난 40년간 유ㆍ초ㆍ중등에서만 활용한 점을 고려하여 고특회계 재원을 ‘교육
세 세입 예산액 중 유특회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50%를 세입으로 전환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세 활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고특회계 설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유특회
계 지원분 증대시 고특회계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근거로서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9년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법률 형태로 2016년 12월에 제정되었
으나, 2019년 12월 1차 개정 후 2022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 뒤 2025년까지 운영 
기간이 추가 연장된 상태이다. 한편 ’24년 6월 27일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는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기존 유특회계와 복지부 국고의 이원화 
구조를 통합 운영한다는 설명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 내용은 미비한 상태이다(교육
부, 2024a: 27). 

2023년 기준 영유아교육･보육예산 규모는 총 17.4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유치원 지원, 3.6조원)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
계(누리과정)를 통해서 지원되어 왔다. 한편 영유아보육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와 지방
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및 자체 사업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국고분(누리과정)이 시･도교육청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교육세 총액 66,162 67,444 68,697 73,194 78,002 77,423 

취득세분 16,817 16,815 16,737 21,331 24,343 18,781 
등록면허세분 2,621 2,798 3,013 3,401 3,586 3,074 

주민세분 638 661 675 647 682 696 
재산세분 14,136 15,260 16,773 18,228 19,438 21,382 

자동차세분 12,178 12,548 12,846 13,173 13,633 13,777 
레저세분 4,204 4,066 3,882 675 424 3,362 

담배소비세분 15,569 
(23.5%)

15,297 
(22.7%)

14,771
(21.5%) 

15,738
(21.5%) 

15,895
(20.4%) 

16,351
(21.1%) 

  주: 담배소비세분 (  )의 수치는 지방교육세 총액 대비 백분율을 의미함.
출처: ｢지방세통계｣ 행정안전부, KOSIS 통계 (2024.09.26. 내려받기)

<표 9>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추이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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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를 경유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되어 왔다([그림 1] 참고). 

[그림 1] 2023년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지원체계
주: 1. 노란색 음영처리된 부분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중 국고(어린이집 분)임. 
   2. 1)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예산 국고분이 2024.6.27.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을 의미

함.
출처: 최해인(2024: 64).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토대로 누리과정 지원비 3.5조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장차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에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 가운데 국고분(보건복지부) 5.1조 원이 어
떤 방식으로 확보･지원되느냐에 따라서 고특회계 규모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경우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막대한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이후 매년 추
가로 2.1~2.6조 원(교육비 지원과 사립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격차 해소 등)이 
추가로 소요되나 지방교육재정이 향후 5년 간 매년 5조 6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김수현, 2023). 
그러나 유보통합 소요예산을 추계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년 8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표준유아교육비(박진아 외, 2017) 기준 표준교육비 인상분(15%)
을 고려할 때 매년 5.8조 원 규모의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이진권·엄문영, 2023). 또
한 정부의 예상과 달리 2023년 교육부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 7,606억 원
으로 이미 2022년 추경예산(76조 450억 원) 대비 2,844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2024년 확
정 예산은 68조 8,732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9조 원 정도가 감소한 상황이다(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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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3c). 결과적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대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경
우 교육세의 일부가 현재처럼 고특회계의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유지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교육세 자체의 변동을 포함하여 유특회계 지원 예산의 변화로 인해 고
특회계로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고교 무상교육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현재 증액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

육 사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2024년 11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4) 3년 연장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야
당 주도로 통과시킨 점 역시 고등교육재정 확충 규모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49만 명)을 시작으로 2020년 2, 3학년(88만 명), 
2021년에 전학년(126만 명)의 단계적 확대가 계획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완성연도 기준 매년 약 2
조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 지자체 지원분(2017년 결산 기
준 1,019억 원)을 제외한 금액(연간 1조 8,932억 원)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
이 50%(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하되, 국가는 분담액을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하기로 하
였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3년 9,028억 원, 2024년 9,439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장차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한시 적용 특례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될 경우 
국가는 2027년까지 매년 약 9,500억 원 내외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표 10>, <표 11> 참고).  

송기창(2019a)은 급지별·학교유형별 등록금 단가를 정하고, 재학생 수를 추정하는 등 소요재원
을 산출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불안정성을 
제시한 바 있다. 즉 1인당 연평균 학비에 따른 부담 규모와 소요 재원의 산출 방식에 따라 고등
교육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
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
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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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비용부담 주체 합계국가 시･도교육청 지자체
2025 9,462(47.5) 9,462(47.5)  996(5.0) 19,920(100.0)
2026 9,318(47.5) 9,318(47.5)  981(5.0) 19,616(100.0)
2027 9,675(47.5) 9,675(47.5) 1,018(5.0) 20,368(100.0)

출처: 국회 교육위원회 내부자료.

<표 11>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부담 주체별 예상 부담금액 
(단위: 억원, %)

Ⅳ.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방안

1. 안정적인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개선 방안 

가. 교육세 전부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 일부 확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2월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상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함께 시·도 고등·평
생교육 재원 약 6.3조 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3). 인구
소멸, 유·보통합, 고등교육 정책의 지방 이양, 지역 산업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직무·직업 전환형 
평생교육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또한 지방교육세입의 50%를 각 시·도의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하고, 법률로 규정된 시·
도세 전입금의 전출률을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전출률의 하한선을 현행 
기준의 50% 수준으로 하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3; 윤홍주, 2023).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대상인원 119.7 124.3 124.5 122.6 123.4
소요재정 1.92 1.99 1.99 1.96 2.04

교육부 사업규모 0.90 0.94 0.95 0.93 0.97
주: 1. ’23, ’24년은 교육부(2024b)의 실제인원 및 소요재정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5, ’26, ’27년 국회 내

부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것임
   2. 산출 근거: 1,600천원(1인당 연평균 학비, 전년도 동일)×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 수×47.5%(국

가부담비율) 

<표 10>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인원 추계 
(단위: 만명,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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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산 기준 시·도의 법정전출금 규모는 총 15조 원 규모로 지방교육세와 기타 법정전출금
을 모두 50% 수준으로 하향할 경우 지자체 수준에서 약 7.5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재
정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주·김진(2023)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
한 시ㆍ도교육청 대상 법정전출금 전체의 50%를 각 지역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지원 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교육급여 보조 등 특수목적 전출금을 제외
한 법정전출금(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전출금 등)의 50%를 고등·평생교육 및 보
육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40%를 고등·평생교육에, 10%를 유보통합 이후 어
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025년 RISE 전면 도입 이후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을 줄여서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
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RIS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전체 사업비
의 30% 이상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HiVE 사업 또한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지
방비에서 매칭하도록 하였다.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되는 RISE 개편을 전제로 각 지역별로 계획
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지방비 매칭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사
업 운영 방향을 고려할 때 적어도 10~30% 범위 내에서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RISE 시범지역 보고회 자료집(교육부, 2023d)에도 각 지역별 RISE센터가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
서 내에 재정투자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비나 대학 및 민간투자와 함께 지방비 투입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유보통합 정책과 RISE 개편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을 전후로 고등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세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5년 전후를 기점으로 기존 유특회
계를 대체할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과정에서 국세 교
육세 전액을 고등교육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정부 추계 대비 실소요 예산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 도입 과
정에서 고특회계의 세입에 포함되는 교육세의 일부 재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또한 
제도 변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보통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유보통합이 
정착된 이후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교육세 세입액 전체를 고특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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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RISE 개편에 대비하여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방교육세를 포함
한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절반 규모를 각 지역별 고등·평생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특회계
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출
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을 따르는 재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
치된 고특회계의 세입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적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국가 수준의 고특회계에 준하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법률 또는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준의 고특회계와 연계·통합하여 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정부 운용 기금 활용 확보 방안
현행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입원은 크게 일반회계로부

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기준 고특회계의 세입 구조는 유특회계로 지원되는 국세 교육세를 제외
한 금액에서 50%에 해당하는 교육세 1.52조 원, 일반회계 추가 지원 0.2조 원, 기존 사업 이관 
8.02조 원 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대부분이 기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도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도 순증된 예산이
기보다 기존 재정지원 사업 중 2024년부터 특별회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지원 여건을 고려할 때 고특회계에 새롭게 추가될 예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를 고려하여 재원 확보 다각화 측면에서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고특회계의 설치 목적 및 
세출 내용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기금 예산의 일정 금액을 고특회계로 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 운용 체계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아우르는 예산은 「국가재정
법」에 따라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 및 의결하여 확정한 재정지출계획을 의미한다. 이 중 
일반회계는 국세 등을 세입으로 국가의 일반적 재정사업에 사용하는 반면, 특별회계는 목적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한국재정정
보원, 2023b).

반면 기금은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요구될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해 운용되며, 부담금, 기여금 등을 수입으로 특정 목적사업을 지원한다(한국재정정
보원, 2023b). 2023년 기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은 모두 68개로 총계 규모는 893.1조 원이며, 
총수입 규모는 200.3조 원, 총지출 규모는 197.7조 원에 달한다(한국재정정보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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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3조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여유재원의 회계와 기금 간 혹은 기금 상호 
간 전입·전출을 규정하고 있다(한국재정정보원, 2023). 2023년 기준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간 거래가 197.6조 원, 회계와 기금 간 거래가 101.0조 원, 회계 간 거래가 45.8조 원 등
으로 확인된다. 특히 2023년 기준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거래를 한 경우도 11.8조 원 규모로, 대
표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5.6조 원을 전출한 사례가 있다(한국재정정
보원, 2023b).

이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고특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재정법」 제13조 
제2항은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즉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전입금을 고특회계의 재원으로 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의 승인 하에 기금운용계획 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및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의거하여 재정운용계획에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 목적이 미래인재 양성에 부합할 시 기금의 일정액을 고특
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지원 근거 지침을 마련할 경우 고등교육 관련 
기금의 일정 규모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기금운용 기본방향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 인구변화,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지방시대 지원,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혁신 지원” 등이 적시되어 있다. 다만, 기금운용 투자중점에는 미래인재양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기금운용 투자중점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근거가 분
명하게 제시될 경우 고등교육 투자와 관련된 각종 기금에서 고특회계로 일정 규모를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크게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집행
하는 ‘사업성기금(49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가입자의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등으로 기금
을 조성하고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성기금(6개)’, 특정 목
적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계정성기금(5개)’, 정부 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하고 보증 및 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8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재
정정보원, 2023b). 

이러한 정부운용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주요 운용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관련 사업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관련 예산을 고특회계로 전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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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성기금’이나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의 공공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는 ‘계정성기금’ 및 ‘사회보장성기금’ 등은 고특회계와 연계·운영
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에 지출하는 복권기금 등을 토대로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개선 방안
 
가. 지속적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재정비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재정 확

보 조항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수경(2023)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개요

- 내용: 「국가재정법」상 재정운용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
하고 특별회계 성격에 부합하는 정부기금을 특별회계로 전출

- 이점: 일반회계 세출구조에 큰 영향 없이 재원 확보 가능 
- 한계: 특별회계 세입 구조 및 관리 복잡성

기금 현황

- 사업성기금(49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집행
- 사회보장성기금(6개): 가입자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등으로 기금 조성 및 급여

사유 발생 시 일정 금액 지급
- 계정성기금(5개): 특정 목적의 자금 운용 위해 설치
- 금융성기금(8개): 정부출연금 및 부담금 등으로 기금 조성, 보증 및 보험 등의

역할 수행

고특회계
지원 방안

- 사업성기금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영역 중심으로 고등교육 분야 인재 육성
지원

- 계정성 및 사회보장성 기금을 활용하여 고등교육재정 지원
(예.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여 고등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고용시장 안정성 
제고,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등)

<표 12> 정부 운용 기금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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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수경(2023).

또한 「고등교육법」 제7조의2 제2항의 개정과 연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이 
요구되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점
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7조의2 제2항에 제시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
획의 세부 사항에 주요 추진과제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표 
14>와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선방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
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
본계획과 관련 추진과제 및 사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
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1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 개정(안)

출처: 남수경(2023) 재구성.

현 행 개선방안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
정)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
정)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 확보 및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 및 배분 

방향

<표 13>  ｢고등교육법｣ 제7조의2 제2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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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에 고등교육재
정 확충 방안을 포함하여 GDP 대비 1.2%와 같이 향후 10년 동안 국가 수준에서 추구해야 할 
중·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특회계 설치 목적에 고등교
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표 14>의 제1조
(목적)의 내용을 “이 법은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관련 추진과제 및 사
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특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송기창(2024)은 ｢고등･평생교육특별
회계법｣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소요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출하도
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국가교육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고특회계와 서
로 연계함으로써 재정의 기본 원칙인 양출제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과 국가교육발전계획 내 고등교육 관련 중장기 계획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3년 한시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고
특회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나. 특별회계 설치 요건 충족을 위한 법적 기반 개선 
고특회계를 기반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세 전출분 확대 방안과 시도 법정

전출금의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세 교육세의 세입액을 “유특회계로 지
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서 “유특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시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지방자치
단체의 시ㆍ도교육청 법정전출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
다. 

이러한 방안을 기반으로 고특회계 세입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현재처럼 여러 가지 사업에 분산
하여 증액 활용하기보다 재원의 성격에 부합한 영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회계와 구분된 회계 처리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단순ㆍ명료화하고, 특정한 세입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타 부처 R&D 사업,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고특회계에 
담아 외형적인 규모만을 키우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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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지원 범위 및 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 재
정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과 RISE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 한국장학
재단을 통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R&D 지원 사업, 기타 각 부처별 특수
목적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향후 고특회계는 이를 고려하여 ‘대학교육혁신을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 ‘평생ㆍ직업교육 역량 강화’의 세 가지 목적으로 명료화하고, 이들 목적과 부합하
지 않는 나머지 사업들은 일반회계 및 기존 담당 기관에서 기존처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고특
회계의 목적과 지원 범위가 명료해진다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관련된 타 부처의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을 고특회계의 특정한 
세출 항목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세 교육세의 증액분은 ‘대학교육혁신’ 영역을,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법정전출금의 일부를 추
가 확보할 경우 해당 예산은 ‘지역인재양성’ 또는 ‘평생ㆍ직업교육’ 영역을 집중 지원하도록 함으
로써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
육 분야에 대한 타 부처의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고특회계로 편입할 경우, 특별회계의 
주요 목적 및 지원 범위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성이 적은 사업들을 과도
하게 추가할 경우 오히려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나 운용 성과 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상
기해야 한다. 

한편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RISE와 관련하여 각 지역별 RISE센터가 지역에 필요
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고특회계 계정을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와 같이 복수 계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는 총 4개 계정 및 8개 사업군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하여 직접 예산을 편성·운영하

구분 포함 영역
대학교육

혁신
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사업
 대학 및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BK21 등의 사업

지역인재
양성

 RISE를 통해 지원되는 지역-대학 동반성장 지원 사업
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학자금 지원 사업 등

평생ㆍ직업교육 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신규 사업 발굴 및 재원 지원 

<표 1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목적을 고려한 세출 영역 및 지원사업 분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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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지원계정’과 시·도 및 시·군·구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영하
는 ‘지역자율계정’으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고특회계도 교육부 및 중앙부처가 직
접 편성·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교육혁신이나 평생·직업교육 영역은 ‘대학지원계정’
으로, RISE 사업을 편성·추진하게 될 지역인재양성 영역은 ‘지역자율계정’으로 분할하는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중·장기적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방안

가.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투자 재원 확보 방안
1) 중앙정부 주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고등교육은 매년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집행해 왔으며 이런 접근 

방식은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사업예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
다(남수경, 202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도 지방교육재정과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송기창, 2017; 송기창, 2019b). 

실제로 17대 국회 이후 최근까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이 발의되어 내국세의 8~10%
를 고등교육재정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임은희·임희성, 2021). 법령에 근거
하여 고등교육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재
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추산하고 이에 맞춰 내국세
에 적용할 비율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교부금은 지역 간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경쟁력 강화를 기반
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
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체 대학을 대상으
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이유로 2021년 이후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의 통합을 통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남수경, 2022). 

2) 중앙정부 주도의 미래교육기금 신설
교부금 신설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때 새롭게 미래교육기금(가칭)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남수경, 2023; 이영 외, 2023), 특히 남수경(2023)은 현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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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회계의 목적과 성격을 대학 기반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활성화, 국가장학금 사업 내실화, 대
학의 국제적 연구경쟁력 강화 등으로 재구조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한 미래교육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기금은 사업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회계 예산 증액
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고등교육 일반회계 예산은 
재정지원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남수경, 2023). 특별회계와 같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 
연장을 위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관된 사업 운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장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이 정부 
부처에서 특정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다수 존재한다. 해당 기금의 운
영 사례를 고려해서 ‘미래교육기금(가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
육세 전입금을 활용하여 기금을 운영하며 학교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과 고등교육에 한정하
여 지출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지방교육세를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최근 교육부가 추진
하는 RISE 개편과 연계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분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
성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남수경, 2023). 

다만 이를 위해 기금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와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기금만을 규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만들거나 행정작용을 규정 하는 법률 
조항을 마련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중앙정부 주도의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조성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정책펀드를 출자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

와 산학연계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남재우, 2022), 현재 12개 정부 부처와 특허청 및 공공기관에서 출자한 23개의 정
책펀드가 있고, 2020년 정부예산 기준 1조 6,195억 원 규모이다. 

대부분의 정책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KVIC)에서 운용하며, 정
책펀드마다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된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150억 원 규모의 중소기
업모태펀드(교육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펀드의 운용사 역시 한국벤처투자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펀드를 활용해서 고등교육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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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민간기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
여 자펀드를 결성한 후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대학 학내벤처, 대학 산학기업 등을 대상
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민간
자금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정책펀드 설정 과정에서 정부 투자 확대로 민간 투자 위축(crowding out) 가능성,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지분투자 방식의 적절성 등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펀드의 출자금을 우선 마련하되, 민
간자금을 활용한 고등교육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운
용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정부 대상 신규 고등교육 투자 재원 확보 방안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RISE 사업과 연계한 지자체의 대응투자 규모를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RISE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인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지역 주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즉, RISE 사업을 통해 지역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지자체의 의지와 사업운영 주체에 대한 책무성 기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 

RISE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 RISE 사업은 지자체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기제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업의 초점이 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주체를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데 맞춰진 것으
로 확인된다. 이럴 경우 RISE 예산을 받은 지자체 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비가 활용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재정지원사업비가 정무적 판단에 의해 투자되지 않도록 RISE 사업의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가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자체가 별도의 지방비를 마련하거나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지역대학에 대한 대응투자를 확대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시스템을 정교화하여 지역 고등교육을 
위해 적절히 투자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에 편
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운영 방향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및 제도 마련을 통해 지자
체의 행·재정 지원 권한 위임 및 이양을 명료화함으로써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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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기업 대상 신규 고등교육 투자 재원 확보 방안

1) 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고등교육세 신설
고등교육 이수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기업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는 직접적 주

체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경제활동 결과로 확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고등교육에 재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
지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업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가능하게 하
고, 기업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기업이 납세하는 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고등교육세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서 고등교
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고등교육세를 별도로 만들게 될 경우 조세 저항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의 대표적 수혜 대상인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율
은 법인종류와 소득종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2022 회계연도 기준 연간 법
인세수는 103조 5,704억 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이전년도 대비 33조 1,741억 원 증가한 금액으
로(기획재정부, 2023), 2022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 대비 증가분인 17
조 7,905억 원보다 많다. 

법인세가 매년 얻게 되는 세원이라는 점에서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가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022회계연도 기준 전체 
법인세 103조 5,704억 원의 100의 10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얻을 경우 10조 3,570억 원의 고
등교육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2)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유도
대학 수입 다각화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

안도 검토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공제 및 감면 사항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
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정부가 발표한 ‘新성장 4.0 전략’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대학교육 및 연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거나 고등교육에 일정 금액을 투
자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전자의 경우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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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공제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
안을, 후자의 경우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한 대학의 학과나 연구소에 투자 시 해당 투자로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일
정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거나 투자기간 
동안 법인세 50% 감면 등과 같은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다. 

부담 주체 확보 방안 주요 내용

중앙정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 내국세의 일정률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하여 대학 교부
- 이점: 고등교육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 가능
- 한계: 고등교육지원의 성격과 교부금 성격(지역 간 불균형 조정)

의 불일치 

미래교육기금

 교육세 전입금 인상분, 지방교육세, 국가장학금 등을 기반으로 
고등교육 투자 재원 마련

- 이점: 고등교육 투자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신규재원 확보 가능 
및 관리 용이

- 한계: 지방교육세와 관련해서 초·중등교육 관계자의 반대 가능성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펀
드 출자 및 운영

- 이점: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촉진하면서 대학에 대한 투자 
규모 확대 가능

- 한계: 민간의 관심이 부족한 기초학문분야,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 필요

지방정부

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 규모 

확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RISE사
업 대응 투자 규모 확대

- 이점: 지자체의 투자 규모 확대 및 책무성 강화
- 한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훼손 가능성

민간
(기업)

고등교육세 
신설

 기업의 법인세에 고등교육 투자를 위한 부가세를 적용하여 고등
교육세 마련

- 이점: 향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 한계: 예산당국의 반대 가능성 높음

고등교육 
투자 유도

 기업의 대학 투자를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 요건에 반영
- 이점: 민간의 대학 투자 가능성 확대 
- 한계: 법인세 규모 감소 우려

<표 16> 재원 부담 주체별 중·장기적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방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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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2025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이후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승인통계 등을 활용하여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와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을 확인하고, 고특
회계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특회계의 법적 기반 개선 방안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
안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여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고특회계는 설치 및 운영, 규모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고
등교육재정 확보 수단으로서 안정적 재원의 확보와 일반회계 이관 사업 및 타 부처 사업의 포함 
범위와 기준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기반으로 운영
되는 만큼,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등 지방교육재정의 현안과 규모 추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크게 현행 고특회계 기반의 개
선방안과 중·장기적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고특회계를 기반으로 개
선하는 방안으로는 현 세입원인 교육세를 전액 고등교육세로 전환, RISE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
의 법정전출금을 일부 확보, 기존 기금의 일부를 고특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중·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원 분담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또는 
미래교육기금 신설,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조성, RISE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투자 
확대, 민간기업 대상 법인세 기반 고등교육세 신설 및 세액공제와 감면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유
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정의 기본 원칙인 양출제입의 원리를 실현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계획 및 법률과의 연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고특회계로 인한 쟁점 등을 해결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목표와 투자 방향 등이 제
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수립 과정 중에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등과 연동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 등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책적인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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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활동 계획과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
하다. 예컨대 주요국 역시 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과 교육성과 간의 연동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고등교육 수요에 대한 높은 대응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 질, 연구 및 기술 혁신에서의 탁월한 성과, 대학 운영의 높은 효율성 등 교육성과의 범
위를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과 함께 책무성 확
보 방안으로서 고등교육의 성과를 규정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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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5)

조인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Ⅰ. 들어가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의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발표에 토론 기
회를 주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교육과미래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고특회계 설치 배경과 연혁 
및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고특회계 개선을 위한 정책ㆍ입법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제문에 
기술된 고특회계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토론자
로서 발표문에 제시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성과와 한계 및 쟁점 관련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2022년 12월 31일에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고특회계를 설치하고 확보한 재원으로 고등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분석한 것과 같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고등교육에 지
원하는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기존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등 기존 고등교육에 지원하였던 재원 외에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증가분을 확보한 부분
이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성과
가 있었지만, 고특회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함께 제도의 운영에 쟁점이 있다는 발표자의 의견
에 동의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nsi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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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고특회계가 한시적
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특회계를 설치하고 고등교육예산을 지
원한 기간이 3년에 불과하고, 고특회계의 운영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라고 생
각합니다.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최소 1회 연장하고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성과와 문
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여,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특회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재정수요에 따라서 
고특회계로 확보하는 재원의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발표문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유보통합이나 고교무상교육 등의 대규모 
재정수요에 따라서 고특회계의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고특회계가 여전히 안
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고특회계의 연장과 함께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가장학금이 고특회계에 포함되어 고특회계의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
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
와 교육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의 성격으로 고려하여 고등교
육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지원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특회
계에 교육부 외 타부처의 사업을 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고특회
계의 범위와 구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Ⅲ.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관련

  발표자는 고특회계 확충을 위하여 검토가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문에 제시
된 일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가 시ㆍ도교육청에 전출하
는 법정전출금의 50%를 고등교육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RISE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 증대와 연계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ㆍ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출금이 50% 감소하여 유아교육과 초ㆍ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따라서 학생수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더라도 유보통합, 고교무상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출금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이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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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및 협의ㆍ조정)제2항 제3호를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 확보 및 배분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은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
｣의 목적은 제1조에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와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기
본 계획 및 협의ㆍ조정)는 고등교육재정의 지원과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
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
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
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
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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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7조의2를 신설한 목적도 당시 법률의 제정ㆍ개정 이유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이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
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
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규
정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내
용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은 조항을 신설한 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한시적인 특별회계가 
아닌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을 신설하고 해당 조문에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발표문에는 법인세에 부가하는 형태로 고등교육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와 관련하여, 기업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주요국이 첨단산업 분야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반도체와 AI 등 관련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논의도 있는 상황에
서 기업에 부가하는 법인세와 연동하여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세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은 법인세 인하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재원 확보의 변동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제도를 도입하여 확보하는 재원의 규
모에 대한 추계를 실시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학 교육 및 연구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거
나 고등교육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은 수혜 대상이 특정 기업과 
대학에 한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ㆍ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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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수요 발굴
 
  발제자가 제시한 고특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기 위한 입법방안과 중ㆍ장기적 차원에서 중
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 재원부담 주체별로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은 고특회계ㅤ
이후 고등교육재정 관련 전략의 논의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는 고
등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활동 계획과 성
과 창출을 제시하였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고등교육 투자확대를 위하여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재정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초ㆍ중등교육의 유보통합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고등교육재정 수요를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과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
원 규모 등은 재정당국의 설득과 사회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충분한 근거
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연구기관 등은 
고등교육에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근거를 발굴하고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논거로 제
시하여 재정당국과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Ⅴ. 나가며

  다시한번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논의하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여러 의견이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반영되어 고등교육의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당국 설득과 함께 입법권자를 설득도 중
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방안 논의에 도움이 되
는 연구와 현황 및 자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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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1)

고창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특별회계의 법적·재정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래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그간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 재원은 의무지출의 형태로 지출되어 상대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되어 왔고 학생 1인당 재정투자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정부의 고등
교육 재정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현재 고등교육재정과 관
련하여 작동하는 제도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본 연구는 매우 중요성과 시의성이 높은 연구로 
판단된다.

1.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보 방안의 우선순위: 교육 분야의 재원 재배분

본 연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깊게 연관된 지방교육재정 및 유특회계에 대해서도 폭
넓게 논의하였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제안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고등교육으로 재배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금의 확보·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투자펀드 조성 등의 방안들
은 전체 ‘교육’ 분야 투자 재원의 재배분이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지출 확대, 또는 다르
게 해석하면 교육이 아닌 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등교육으로 이전시키는 방향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모두 의미 있는 제안이나,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 및 재정 당국의 수용성을 조합적
으로 고려했을 때, 교육 분야 전체 재원의 총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배분 방식을 바꾸는 방향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재정전망팀장), csko@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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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 중
장기 시계에서 한국의 재정 여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국고보
조 및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6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48.2~161.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후 적자분 및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보험료 상한선을 현행법에 따라 8%로 가정한 상
황에서의 미래 적자분을 모두 일반재정으로, 즉 추가적인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국가채무의 비율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출생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노인인구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 정책의 신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초연금 등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사업을 위한 재정투자의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재정수요 인구집단 자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투자의 규모의 조절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지출에 대해 세율의 또는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전적
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한 지출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교육 분야를 포함한 복지 이외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은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 이외 타 분야 재정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추가적인 교부금 등 의무지출 형식의 지출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는 재정 운용의 경
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감사원, 2023; 김학수 외; 2023) 학령인구 규모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 향후 재정 여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
재한다. 물론 작은 학교 문제, 학교 현장의 현대화 필요성, 교원 인건비 등 다양한 이유를 고려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하여 초중등교육에 요구되는 필수 재원의 규모가 선
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타 분야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
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일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고등교육의 중요성 또한 높으며 현재 
상황에서 극히 한정된 재정 여력을 재배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이 이슈에 접근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여건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 중 교육 분야 투자 재원 내부에서의 재

1) 148.2%는 기획재정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감사원(2024)에서 재추계한 결과이며, 192.6%는 국
회예산정책처(2022)의 시나리오 1 전망 결과임. 시나리오 1은 재량지출이 2012~2022년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2.8%로 장기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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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을 전제한 방식들을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 중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해당 방향성을 강조하
는 것이 미래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국회·재정당국 등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 고등교육 성과 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을 국회 및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자 성과에 
대한 자료가 중요할 것이다. 가령 교육부에서 공개하는 단년도 재정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주요 성과’를 제시하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주로 재정투자의 실행(집행) 
진도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총량·거시적 측면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재정지
원 계획은 2021년도의 성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확대,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논문의 
영향력 등 질적 측면 개선 등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총량 단위 시계열 성격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 관련 재정지원 정
책이 실제 수혜자 개인 또는 대학의 연구 성과 및 인적자본 발달에 미치는 의미 있는 인과적 영
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에 대한 인과적 분석은 대학 식별 정보와 함께 연구 성과 및 개인의 소
득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연구자들
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가 포함한 정보의 높은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전면적인 공개는 어렵더라도, 전문 연구자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자료를 공
개하여 고등교육 투자의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수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반을 조
성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투자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추가로, 미시적 성과에 대한 면밀한 측정은 고등교육 재원이 개인·대학 등으로 배분되는 방향
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학교
육을 통한 계층이동성 및 추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면 재정지
원의 방식, 지원 수준 등의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학 간 재원 배분
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간 재정지원 분배의 방향성이 근거 기반으로,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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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학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고등교육 재정 투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별 배분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성과 측정의 용이성이 
중요할 것이며, 이 점에서 성과평가 기반 강화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신규 확보되는 고등교육재정의 목표 설정

저자께서도 연구에서 언급하셨듯, 고특회계, 나아가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에 대
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상 사업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사업들의 재구조화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
히 신설되는 고등교육 재원이 계속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향후 고등교육 및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투자 방향에 대한 목표 설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 등과 비교
하여 고등교육 투자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의 부담이 지나치게 심한 것이 문제인지, 대학
의 인적·물적 투자 수준이 부족한 것인지 등의 문제를 파악한 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등교육 
관련 이슈들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정투자의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고등교육’ 이라는 카테고리 전체에 대해 총량적인 재정투자 규모를 집계하는 것에 그친
다면 투자 증대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존재하고 동시
에 투자 현황 파악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

본 토론문에서는 두 가지 예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균형발전 문제 등에 
대한 고등교육의 역할 제고, 그리고 장기간 동결된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
라 개선을 고려해 보았다. 양극화/균형발전 문제와 관련된 고등교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고등교
육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인적자본 질 제고에 기여하고 경제적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돕는 재정투자가 중요할 방향일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이 측면에서 핵심적인 제도인
데, 만약 추가로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위한 재원이 만들어질 경우 현재 1~3분위 학생에게 280
만원 정액으로 제공하는 장학금 금액을 등록금 금액에 맞추어 상향하고 추가적인 생활비를 보조
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고등교육 진학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재정지
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입시 및 가정환경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책지원의 불확실성을 일찍 
해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등 너무 늦지 않은 시
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 기간 중 등록금 등 경비에 대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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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타지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비 지원을 교육감, 즉 시도교육청 권한으로 확정해 주는 방식
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선방향은 초중등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대상 학생 및 그 가구
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 추가로, 지역 거점국립대 
등으로 진학할 시 기숙사 보장 등 생활비 지원 측면에서의 인센티브를 상향하거나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 동반된다면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의 중요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국회예산정책처(2023)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익 대비 경상경비 비용은 2011년 77.8%에
서 2022년 98.5%로 증가하여 대학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동 보고
서는 꾸준히 증가해 온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과 국제 
경쟁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였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의 취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향후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목적세인 교육세의 법상 취지인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고려했을 때,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연구·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 강화는 현재 고등교육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목표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학의 
자체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
인데,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
서 신설되는 고등교육 재정투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지출 방향의 한 예일 것으로 
판단된다.

2) 문화일보, “<포럼> 대학과 지자체 연계도 화급한 과제다”,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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